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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ESG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
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약 단계에서부터 ESG 공시 의무화, 기업
의 환경 책임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을 주요 정책 방
향으로 제시해왔다.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
가 발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으며, 향후 국정과제 채택
여부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ESG를 산업·금융·거버넌스 전반에 통합하려는 구
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ESG를 국가 전
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도 ESG는 각국이 자국의
무역, 산업, 금융 전략을 재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 간
의 규제 불일치 속에서도 ESG를 무역 및 공급망 전
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옴
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G 규제를 통합·조정하며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또한 자국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기준 정비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흐름
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ESG 정책 환경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정책적 과도기를 지나 ESG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부의 ESG 정책 방향과 구조가 기
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대응 방안을 통합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eu-omnibus-package.html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eu-omnibus-package.html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samilpwc_sustainability-counts-iii.pdf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samilpwc_sustainability-counts-iii.pdf
https://www.pwc.com/kr/ko/services/sustainability-platform/insights/samilpwc_sustainability-counts-i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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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었다. 이는 환경
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ESG 강화 기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정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기준에서 본 ESG 정책은 △ESG 공시의무화 조기 추진, △ESG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다섯 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체
화할 수 있다.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추진1.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은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
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의 기준을 반영한 국내 기준 마련이 추진되어, 이를 위해 2022년 12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가 설립됐다.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통해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되었던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준비 부족, 국제 기준 확정 지연, 주요국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한편,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는 별개로 기업들의 공시 기준의 명확화 요구에 따라, KSSB는 2024년 4
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초안은 일반사
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선택 공시사항(제101호) 등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해 2024년 12월 중 의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12월 23일 열린 KSSB 자문단 회의에서는 기준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보고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공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및 정책질의서 응답을 통해 ESG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기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ESG 기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에 따라 2025년 연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멈춰져
있던 ESG 공시 의무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http://www.fsc.go.kr:8300/v/p1lcKSoTPIP
https://www.fsc.go.kr/no010101/79112
https://www.fsc.go.kr/no010101/80911
https://www.fsc.go.kr/no010101/80911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20View.do?siteCd=002000000000000&seq=414&searchfield=ALL&searchword=%EC%A7%80%EC%86%8D%EA%B0%80%EB%8A%A5%EC%84%B1&s_date_start=&s_date_end=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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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2.

이재명 정부는 ESG 경영을 자본시장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고자, ESG 통합평가지표 마련과 법제화
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ESG 평가체계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된 평가지표의
부재로 인해 ESG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동일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 신뢰성과 일관성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혼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한 ESG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SG 생태계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기준과, 이를 해석하고 비교하
는 평가 기준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여,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ESG 통합평가지표를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정책금융 인센티브 제공,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 기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공약
을 통해,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3.

이재명 정부는 대선 준비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ESG 강화 기조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기후 전략에 대한 외부 감시와
주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프랑스 국회는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28건의 Say on Climate 주주총회 표결이 이뤄
졌다. 이는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MSCI는 이를 제도가 단기적 유행을 넘어 일정 수준의 기업 참
여가 지속되는 안정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표결의 79%가 유
럽 기업에서 발생한 점은,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의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세부 실행 방안은 향후 정책 논의를 통
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9614&CHAM_CD=B001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61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61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0
https://cdn.ihsmarkit.com/www/pdf/0921/Say--on-climate-PART-4-FINAL.pdf
https://www.msci.com/research-and-insights/quick-take/say-on-climate-update-navigating-the-winds-of-change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french-mps-in-new-push-to-mandate-say-on-climate-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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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4.

탄소중립과 ESG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 정책 설계의 핵심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관련 기능을 통합
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상쇄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
너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 구조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
상자원부가,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에너지 수급·기술 전환 간
의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
정하더라도, 산업부가 별도로 수립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산업계 기술 전환 전략과 조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총
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보다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금융공사 설립5.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기술 혁신과 정책 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초기 투자 위험
이 크거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민간 자본의 유입이 제한되므로, 이를 보완할 공적 금융의 역할
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25년 51.7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
율 향상, 친환경 제조업 등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중대 사
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과 전략적 자금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녹색금융공사는 이러한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운용할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전망이며, 기
후금융 공급 계획이 자금 투입의 전략적 틀이라면, 녹색금융공사는 그 실행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녹색금융공사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녹색보증 등 금융상품 개발, 재생에너지 직
접구매(PPA) 기반 금융 지원,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 운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녹색금
융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와 구조적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PPA 제도
개선’,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성장 3대 전략에 따른 5대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녹색금융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넷제로 목표 설정, 금융배출량 측정 지표 도입 등 기후리스
크 반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
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9996.html
https://m.ekn.kr/view.php?key=20250313025515896
https://kosif.org/bbs/board.php?bo_table=s4_6&wr_id=51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7599


Samil PwC

II. ESG 부문별상세정책방향

6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탈탄소 전환이라는 부담과
동시에,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적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의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주
도의 에너지 조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공급 기반 확대와 에너지 믹스 조정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서남해·제주 지역의 해상
풍력 클러스터와 동해안 부유식 풍력단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 및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
을 포함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고, 분산형 재생에너
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지 인근에서 재생에너
지를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도입되고, 통합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과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보완적 정책으로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②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한국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전기,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단기적
인 탄소 제거가 어려운 만큼, 수소환원 제철, 나프타 열분해 저탄소화, 친환경 연료 추진선, 화이트 바이오 등 중
간기술 중심의 저탄소 공정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R&D 지원 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그린모빌리티, 산업 순환경제, 
선박·건설기계·농기계의 전동화 등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과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병행 추진한다.

환 경 (Environmental)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9085000003
https://www.korcham.net/FileWebKorcham/Etc/%EB%8C%80%ED%95%9C%EC%83%81%EA%B3%B5%ED%9A%8C%EC%9D%98%EC%86%8C_%ED%83%84%EC%86%8C%EC%A4%91%EB%A6%BD_%EB%AF%B8%EB%9E%98%EC%A0%84%EB%9E%B5_%EB%B3%B4%EA%B3%A0%EC%84%9C_Pa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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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국 6곳에 지정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친환경화하여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
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2040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
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2025년 대선 공약 발표 당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이 자원
순환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는 ‘화이트 바이오’ 등 친환경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강화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자원순환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관련 정책이 어떤 방식으
로 구체화되고 실행될지에 대한 정책적 진전과 이행 과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④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고탄소배출국인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
치일 뿐만 아니라,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
격도 포함한다. 당시 헌재는 기존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2031~2049년 중장기 목표는 공
백 상태라며,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2026년 2월까지의 법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본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종합 검토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기후 대응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 RE100 가입,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인한 탈탄소 전환 비용 증가

• 고탄소 산업 내 사업구조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 요구 증대

•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녹색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 가능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운영비용 및 규제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
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경 정책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065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0656
https://www.ccourt.go.kr/jsp/View.jsp?cbIdx=1195&bcIdx=100848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368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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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사회 정책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불평등 완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
한 성장의 동력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① 노동시장 개혁

정부는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을 추진
한다. 21대 대선 공약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1을 통해 하청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법적 보호를 확대하여 ‘일터 권리’를 확립할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직무·직위·근속 등을
반영한 임금분포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단체교섭협약을 활성화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 직장 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화, 
대표 선출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도 포함된다.

② 불평등 완화

21대 대선 공약에 따라,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에 성별 평등 지표
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
서』에는 해당 제도의 실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구체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
와도 일치한다. 

③ 안전보건 강화

공급망 내 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정부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라는 원칙 아래 노동안전보건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법 개정뿐 아니라 제도, 행정, 정보공개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
량을 강화하려는 종합 정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법체계로 개편되며, 건설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 대책 강화, 중대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제안되
었으며,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과 ‘국가책임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투자 규모, 활동 실적,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사 회 (Social) 2.

1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의 쟁의권(파업 등)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법안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8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2317050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8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763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273666421735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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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급망 보호

정부는 공급망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
선과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명확화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은 21대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내 책임 구조를 재편하고, 하청의 권익을 보호하
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또한, 납품 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청과 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
자의 작업 환경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의 개선은 산업재해와 같은 결과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⑤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을 경제 하위 주체가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교섭력 강화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에 집중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확산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
업과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근로자
가 일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인건비, 공급망 관리 비용 및 상생 지원,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용
증가

• 인사·노무 관련 정보공개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사회 부문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운영비용과 제도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
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EU의 CSDDD*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내 정책 변화와 국제 규제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직문
화 개선, 인권 및 노동 기준 강화,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EU가 도입한 규제로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
라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보고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전 세계 약 7,000여 개의 대기업들이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이지만, 고객사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즉,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은 규제 준수 체계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지침은 환경(E)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S) 영역—특히 노동권, 인권, 다양성, 안전보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내 정책 대응 전략과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27366642173512
https://www.somo.nl/csddd-data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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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운영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
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서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
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① 거버넌스 개혁

정부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
상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되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
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존 1명 → 2명 이상)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②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

자본시장 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2를 통해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중요 전과기록 공시 확대, 금융회사 미공개정보 이용 제재 강
화, 사모펀드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정보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3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
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로 제시되었다.

거버넌스 (Governance) 3.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식시장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해당 거래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강력하게
제재하는 제도이다

3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는 불법 행위로 피해 입은 투자자에게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나 불법 행위자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활용하게 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703/131929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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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익 편취 금지

21대 대선 공약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
제 장치가 강화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일반주주의 의결권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배정을 제도화하고, 소액주주 보호계획 제
출 및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상장기업의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계열사 합병 시 합병감사인 제도 도입,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검토되고 있다.

•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등 거버넌스 변화 필요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 법률 자문, 외부 감사, 이사회 운영 인프라 등 규제 준비 비용 증가 가능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거버넌스 부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는 전략
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부담이 따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확보, 기업 가치 상승,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불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낮게 평가해 왔으며, “한국은 ESG 중 G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5/06/04/MKKZXE452NB2JP3KZOR5WEPGTY/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16528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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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내 정책적 변화는 기업에게도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PwC의 Value in Motion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
의 거시적 이슈들이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ESG의 각 요소는 이러한 재편의 중심에
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은 ESG를 의무가 아닌 전략적 기
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SG 전략 수립을 위한 규제 분석과 공시 기준 활용1.

정부의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은 점차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모든 ESG 정책과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적용 범위와 강도는 산업군, 기업 규모, 공급망 구조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선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SG 공시 의무화는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이고,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규제는 석유화학·소비재·
식품 등 특정 산업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미
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병행 분석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또는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ESG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는 지속가능성기준위
원회(KSSB)의 기후 관련 공시 항목을 통해 기업의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주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국내 기준만으로 정보의 정합성과 범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CSRD/ESRS* 또는 IFRS 
S1·S2* 기준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 및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SG 공시는 단순
한 보고 의무를 넘어, 정책 대응과 전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CSRD/ESRS: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의미하며, ESRS는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

* IFRS S1·S2: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지속가능성기준서 1번, S2는 2번을 의미

https://www.pwc.com/gx/en/issues/value-in-motion.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0200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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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조적 전환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동시에 모색하는 이중 축의 전
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전략적 ESG 경영 수준에서는 ESG 요소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자본
유치, 브랜드 강화, 시장 확대 등 경쟁력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첫 번째 축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Sustainable Business Transformation)’으로, 기업 내부의 운영 구조
와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래 예시가 포함된다. 

• 탄소중립 기술 도입(RE100, PPA, 에너지 효율화 설비 투자) → 저탄소·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전환 및 새로운
고객층 확보

• 친환경 제품 개발(바이오플라스틱, 저탄소 소재, 순환경제 제품) → 신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가격 전략 마련 등

• 공급망 구조 개선(ESG 실사 대응, 납품단가 연동제, 수입의존도 저하) → 장기적 신뢰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

• 노동환경 혁신(안전보건 공시제,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권 보호) → 인적 자본 중심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로
수익 구조 개선

이러한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산업구
조 저탄소 전환,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노동시장 개혁 등과 같은 정책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두 번째 축은 ‘ESG 기반 가치 창출(Strategic Opportunity & Capital)’로, ESG를 통해 외부 시장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 ESG 채권 발행(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ESG/IR 보고서), 

• ESG 등급 향상 전략(공시 정합성, 외부 독립기관 인증, 평가기관 대응), 

• 브랜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제품 이미지, 사회적 책임 홍보) 등을 통해 ESG 기반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
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 ESG 평가체계 법제화, 공공조달 우대, 정책금융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ESG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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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전략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CEO, 이사회 등)의 적극적
인 관심과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고경영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 전사적 전략 연계: ESG는 재무, 운영, 인사, 마케팅 등 모든 부문과 연결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
는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자원 배분 결정: 탄소중립 기술 도입, 공급망 개선, ESG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은 상당한 자본과 인력이 요구되
며, 이는 경영진의 투자 결단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 조직 문화 형성: ESG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조직 전반에 지속가능성 중심의 문
화와 인식을 확산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결국, ESG 전략은 실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해
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ESG 전략 실행의 핵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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